
- 1 -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2010년 3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10―04



- 2 -

<요약>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감소했다면,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했다. 1998년에는 ‘제조업 생산직 상

용직’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면, 2009년에는 ‘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 자영업자’와 

‘제조업 생산직 일용직’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

둘째, 두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근로빈곤(working poor)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

로 치닫고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3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

하고,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계층이며,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

셋째, 외환위기 때는 노조 조합원이 19만 7천 명 감소한 데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4만 9천 명 감소했다. 정규직 조합원은 3만 6천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 조합원은 

8만 5천 명 감소했다. 이는 기간제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글로벌 금융위기

에 따른 피해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데서 비롯되었다. 

넷째, 파업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같은 집단적 갈등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 같은 개별적 갈등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997

년 1,928건에서 1998년 3,670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 6,292건에서 2008년 

8,343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행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

사관계 시스템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수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노동조합운동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노동운동의 주력인 ‘제조업 생산직 정규직’이 주요 타

격 대상이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못 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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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서비스직 자영업자’와 ‘제조업 생산직 비정규직’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둘째, 조직노동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타격 대상에서 얼마간 빗겨나 있다. 조직

노동이 ‘일자리-복지’를 축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의 사

회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조직노동과 취약계층 간에 벌어진 간극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노동운동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사회협약 정치가 활발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회협약 정치가 실종되었다. 노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강화되고, MB정부 

스스로 노동의 협력 없이는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사회협약 

정치의 복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노조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로 조직

형태를 전환한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한국의 노동운동이 그만큼 역동적임을 말해준다. 

산별노조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산별교섭이 진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MB정부에서 

산별교섭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교섭에 집착하기보다는 부문(업종)이

나 대각선 교섭 등 교섭형태를 다양화하고, 교섭형태보다는 산별노조 본부와 지부(분

회) 사이에 유기적 연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았다면 노조 조직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이나 신규노조 결성운동과 같은 큰 흐름

을 타지 않는 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는 쉽지 않다.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청년층 조직화에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다. 조직노동은 일자리와 복지를 축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과의 연

대를 강화하면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야 한다. 사회협약 정치가 실종된 만큼 사회연

대전략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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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1970년대 이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해는 1980년(-1.9%)과 1998년(-5.7%) 단 

두 해다. 2009년 경제성장률은 0.2%로 세 번째로 낮다.

-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시기는, 1980년에 3분기(1․2․4사분기), 1998년에 4분기(1~4

사분기), 2008~09년에 3분기(2008년 4사분기~2009년 2사분기)였다. 

○ 1997년 외환위기 때는 1997년 5.8%에서 1998년 -5.7%로 급격한 경기하락과 1999년 

10.7%라는 급격한 ‘V자 반등’이 있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2%에서 2009년 0.2%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한

국은행은 4.6%, 한국개발연구원은 5.5%를 전망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2010년에는 급격한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1> 경제성장률 추이(1970~2009년, 단위: %)

(연간)                                 (분기) 

○ 이 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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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동시장

1. 일자리(취업자) 증감

○ 외환위기 때는 1998년 한 해 동안 일자리가 127만 6천 개 감소했다. 그러나 1999년에

는 35만 3천 개, 2000년에는 86만 5천 개 늘어나 두 해만에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

다.

- 1970년대 이래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해는 1998년(-127만 6천 명)이고,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2000년(86만 5천 명)이다. 

<그림2> 취업자 수와 증감 추이(1970~2009년, 단위: 천 명)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감) 

○ 2009년에는 일자리가 7만 1천 개 감소했다. 희망근로가 대부분인 공공행정 증가분을 제

외하면 26만 3천 개 감소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부터 취업계수와 취업자 증가세는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표

1> 참조). 한국노동연구원이 2010년에 일자리가 19만 4천 개 내지 23만 4천 개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올해 급격한 V자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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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실질GDP 취업계수
고용

증가율

실질GDP

증가율

고용

탄성치

취업자

증감
(천 명) (십억 원) (%) (%) (천 명)

1971～79년 11,846 103,950 118.6 3.9 10.3 0.39 443

1980～89년 15,228 228,593 70.4 2.6 8.6 0.25 396
1990～99년 19,754 509,662 39.7 1.5 6.7 0.37 273

(1998년 제외) 19,733 502,226 40.2 2.3 8.1 0.29 445
2000～09년 22,612 850,769 26.8 1.5 4.4 0.13 322

(2009년 제외) 22,512 836,464 27.2 1.7 4.9 0.31 365
1995년 20,414 539,424 37.8 2.9 8.9 0.32 566

1996년 20,853 578,186 36.1 2.2 7.2 0.30 439
1997년 21,214 611,529 34.7 1.7 5.8 0.30 361
1998년 19,938 576,587 34.6 -6.0 -5.7 1.06 -1,276
1999년 20,291 638,458 31.8 1.8 10.7 0.17 353
2000년 21,156 694,628 30.5 4.3 8.8 0.48 865
2001년 21,572 722,229 29.9 2.0 4.0 0.49 416

2002년 22,169 773,868 28.6 2.8 7.2 0.38 597
2003년 22,139 795,558 27.8 -0.1 2.8 -0.05 -30
2004년 22,557 832,305 27.1 1.9 4.6 0.41 418
2005년 22,856 865,241 26.4 1.3 4.0 0.33 299
2006년 23,151 910,049 25.4 1.3 5.2 0.25 295
2007년 23,433 956,515 24.5 1.2 5.1 0.24 282

2008년 23,577 977,787 24.1 0.6 2.2 0.28 144
2009년 23,506 979,508 24.0 -0.3 0.2 -1.51 -71

자료: 통계청 KOSIS

주: 취업계수=실질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실질GDP증가율

<표1>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 1998년과 2009년 일자리 감소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2> 참조).

⑴ 남녀

- 1998년에는 남성 일자리가 64만 개가 사라지고, 여성 일자리도 64만 개가 사라졌다. 그

러나 2009년에는 여성 일자리만 10만 개 사라지고, 남성 일자리는 3만 개 늘었다.

⑵ 연령

- 1998년에는 청년층 일자리가 62만 개, 장년층 일자리가 49만 개, 고령층 일자리가 18만 

개 사라졌다. 2009년에는 청년층 일자리가 13만 개, 장년층 일자리가 7만 개 사라지고, 고

령층 일자리는 오히려 13만 개 늘었다. 경제위기 때마다 청년층이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

고 있는데, 2009년에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으로 추정된다.



- 7 -

⑶ 학력

- 1998년에는 고졸 이하 저학력층 일자리가 166만 개 사라지고, 대졸 이상 고학력층 일자

리가 57만 개 늘었다. 2009년에는 고졸 이하 일자리가 37만 개 사라지고, 대졸 이상 일자리

가 21만 개 늘었다. 경제위기로 모든 계층이 똑같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저학력층일수

록 타격이 크다.

⑷ 산업

- 1998년에는 제조업(-62만 명)과 건설업(-45만 명), 도소매음식숙박업(-30만 명) 순으로 

일자리가 줄었는데, 2009년에는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8만 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14만 명), 제조업(-13만 명), 건설업(-9만 명) 순으로 일자리가 줄었다. 1998년에는 제조

업과 건설업 등 재화생산 부문에서 타격이 컸다면, 2009년에는 서비스 부문에서 타격이 컸

다.

- 1998년과 2009년 모두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는 증가했다.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업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공공(희망)근로 일자리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⑸ 직업

- 1998년에는 기능직(-67만 명), 단순노무직(-27만 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13만 명) 등 

생산직 일자리가 106만 개 사라지고, 판매서비스직(-19만 명)과 사무직(-16만 명), 관리직

(-2만 명) 모두 일자리가 감소했다. 전문기술직만 5만 명 늘었을 뿐이다. 

- 2009년에는 판매서비스직(-16만 명)과 기능직(-15만 명),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2만 

명), 관리직(-3천 명) 일자리는 줄고, 단순노무직(15만 명)과 사무직(10만 명), 전문기술직(4

만 명) 일자리는 증가했다. 늘어난 단순노무직과 사무직 일자리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이 대

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⑹ 종사상 지위

- 1998년에는 임금노동자가 111만 명, 비임금근로자가 17만 명 줄어든 데 비해, 2009년에

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32만 명 줄고, 임금노동자는 25만 명 증가했다. 

- 1998년에는 상용직이 75만 명 감소하고, 임시직(-19만 명)과 일용직(-17만 명) 모두 줄

어든 데 비해, 2009년에는 상용직은 38만 명 증가하고 일용직은 16만 명 감소했다.

○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감소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때는 취약계층 일자리가 주로 감소했다. 1998년에는 ‘제조업 생산직 상용직’이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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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98년 199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취업자 361 -1276 353 282 144 -71
(공공부문 제외) 347 -1363 228 286 101 -263
남자 132 -636 107 163 96 31
여자 229 -640 246 119 48 -102
청년(15～29세) -72 -617 -41 -67 -119 -127
장년(30～54세) 270 -492 301 145 187 -71

고령(55세 이상) 162 -167 94 204 77 126
초졸 이하 -3 -510 0 -41 -99 -116
중졸 160 -647 60 -94 -98 -84
고졸 51 -507 151 4 -124 -168
전문대졸 220 -177 167 185 141 86
대졸 이상 -67 565 -25 230 322 213

제조업 -188 -620 110 -43 -51 -127
건설업 44 -447 -105 16 -37 -92
도소매음식숙박업 181 -301 169 -38 -47 -139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33 -55 69 201 74 -176
사회서비스업 81 160 131 88 190 39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4 87 125 -4 43 192

교육서비스업 46 35 -17 38 44 4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3 33 25 59 102 156

사무관리전문기술직 191 -136 -48 225 378 145
관리직 -21 -20 -32 -1 -52 -3
전문기술직 199 46 169 210 332 44
사무직 13 -162 -185 16 98 104

판매서비스직 191 -192 99 -27 -35 -156
생산직 21 -1,057 413 138 -147 -17

기능직 -53 -667 66 -27 -23 -148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9 -125 13 4 -61 -17
단순노무직 55 -265 334 161 -63 148

비임금근로자 157 -169 -13 -137 -92 -319

고용주 34 -247 -41 -70 -35 -10
자영업자 157 -37 126 -16 -44 -249
무급가족종사자 -35 117 -100 -53 -12 -60

임노동자 204 -1108 367 419 236 248
상용직 -217 -748 -399 416 387 383
임시직 329 -194 213 29 -93 22

일용직 92 -166 554 -26 -57 -158
단시간 취업 18시간 미만 49 131 102 14 15 113

36시간 미만 240 313 272 212 425 -337
자료: 통계청 KOSIS

타격을 받았다면, 2009년에는 ‘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 자영업자’와 ‘제조업 생산직 일용직’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표2> 연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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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임금(만원) 임금격차

(정규직

=100)

임금인상률(%)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0.8 115 157 84 53.7
2001.8 125 169 89 52.6 8.7 7.8 5.6
2002.8 133 182 96 52.7 6.4 7.4 7.7

2003.8 147 201 103 51.0 10.5 10.6 6.9
2004.8 154 211 110 51.9 4.8 4.8 6.7
2005.8 159 220 112 50.9 3.2 4.2 2.3
2006.8 166 226 116 51.3 4.4 2.8 3.6
2007.3 172 238 120 50.5
2007.8 175 239 120 50.1 5.4 5.8 3.3

2008.3 181 247 124 50.3 5.2 3.6 3.3
2008.8 185 250 125 49.9 5.7 4.4 4.0
2009.3 185 253 124 48.9 2.2 2.6 -0.5
2009.8 185 255 120 47.2 0.0 2.0 -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 임금 

○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2008년 8월 185만 원에서 2009년 8월 185만 원으로 0% 인상되

었다. 정규직은 250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5만 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5만 원

에서 120만 원으로 5만 원(-3.4%)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49.9%에서 47.2%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3>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 추이

<표3>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과 격차 및 임금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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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계층 비율(%) 임금불평등(P9010) 최저임금 미달자
월 임금

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월 임금

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비율(%) 수(천명)

2001.8 21.5 23.1 4.60 4.81 4.4 585
2002.8 23.5 24.1 5.00 4.91 5.2 702
2003.8 21.6 27.5 5.09 5.10 4.9 689

2004.8 25.9 26.7 5.00 5.16 5.8 849
2005.8 24.8 26.6 5.00 5.40 8.1 1,212
2006.8 26.2 25.8 5.00 5.40 9.4 1,442
2007.3 25.1 23.3 5.17 5.25 12.2 1,915
2007.8 25.7 27.4 5.16 5.17 11.9 1,891
2008.3 22.7 26.7 4.86 5.33 12.1 1,929

2008.8 21.2 26.8 5.00 5.14 10.8 1,746
2009.3 21.5 26.5 5.00 5.21 13.8 2,221
2009.8 22.8 27.3 5.38 5.25 12.8 2,1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의 비율은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08년 8월 21.2%에

서 2009년 8월 22.8%로 1.6%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6.8%에서 27.3%로 

0.5%p 증가했다(<표4> 참조). 

○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08년 8월 5.0배에서 

2009년 8월 5.38배로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5.14배에서 5.25배로 증가했다. 한

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4.52배(2007

년)보다 심하다.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8년 8월 175만 명(10.8%)에서 2009년 8월에는 210만 명

(12.8%)으로 한 해 사이 35만 명(2.0%p) 증가했다. 

<표4> 저임금계층과 임금불평등 및 최저임금 미달자(비율) 추이 

○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은 임금불평등(임금격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저임금계층은 시간당 임금 기준

으로 27.3%이고,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12.8%(210만 명)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working poor)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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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원노조 교원노조 제외 시

조합원 수 조직률 조합원 수 조합원 수 조직률
1996년 1,599 12.1 1,599 12.1
1997년 1,484 11.1 1,484 11.1

1998년 1,402 11.4 1,402 11.4
1999년 1,481 11.7 63 1,418 11.2
2000년 1,527 11.4 81 1,446 10.8
2001년 1,569 11.5 88 1,481 10.8
2002년 1,606 11.3 93 1,513 10.7
2003년 1,550 10.8 95 1,455 10.1

2004년 1,537 10.3 90 1,447 9.7
2005년 1,506 9.9 91 1,415 9.3

자료: 노동부

III. 노사관계

1. 노동조합

○ 노동부가 집계한 조합원 수는 1996년 말 159만 9천 명, 1997년 말 148만 4천 명, 

1998년 말 140만 2천 명으로, 1997년 한 해 동안 11만 5천 명, 1998년 한 해 동안 8만 2

천 명 감소했다. 

- 1년 뒤인 1999년 말에는 148만 1천 명으로 1997년 말 수준을 회복했고, 2002년 말에는 

160만 6천 명으로 1996년 말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조합원 수 회복은 교원노조 합법화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았다면 1999년 말 조합원 수는 141만 8천 

명에 불과했고, 2001년 말에야 148만 1천 명으로 1997년 말 수준을 회복했을 것이며, 아직

까지 1996년 말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표5> 노동조합 조합원 수와 조직률 추이(1996~2005년, 단위: 천 명, %) 

○ 통계청이 집계한 조합원 수는 2008년 8월 205만 2천 명에서 2009년 8월 200만 3천 명

으로 1년 사이 4만 9천 명 감소했다.  

-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179만 6천 명에서 183만 2천 명으로 3만 6천 명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25만 6천 명에서 17만 1천 명으로 8만 5천 명 감소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조합원이 16만 2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5만 2천 명 감소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간제보호

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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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조 수 조합원 수(a)
전체 조합원

수(b)
비율(a/b)

노조당

조합원 수
2003년 469 484,400 1,549,949 31.3 1,033
2004년 399 605,071 1,536,843 39.4 1,516
2005년 425 603,820 1,506,172 40.1 1,421

2006년 431 618,356 1,559,179 39.7 1,435
2007년 345 865,423 1,687,782 51.3 2,508
2008년 317 881,277 1,665,798 52.9 2,780

자료: 노동부

　

노동부(12월 기준) 통계청(8월 기준)

전체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조직률 조합원 조직률 조합원 조직률 조합원 조직률

2006년 1,559 10.0 1,733 11.3 1,496 21.7 237 2.8
2007년 1,688 10.6 1,916 12.1 1,633 22.5 283 3.3
2008년 1,666 10.3 2,052 12.7 1,796 23.3 256 3.0
2009년 2,003 12.2 1,832 23.1 171 2.0

자료: 노동부, 통계청

<표6> 노동조합 조합원 수와 조직률 추이(2006~2009년, 단위: 천 명, %) 

○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90%가 넘고 대기업 정규

직은 10%가 안 된다. 기업별 노조․교섭체계에서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극복하고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노동부에 따르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2003년 48만 4천 명(전체 조합원

의 31.3%)에서 2008년 88만 1천 명(52.9%)으로 늘어났고, 평균 조합원 수도 1천 명에서 2

천 8백 명으로 증가했다(<표7> 참조).

<표7>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 추이

2. 파업 등 노사분규

○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파업발생건수는 78건으로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파업발

생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8년 129건부터 2004년 462건에 이르기까지 파업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했다(<그림4> 참조). 

- 김유선(2006)이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외환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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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발생 증가 원인”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에 감소하던 파업발생건수가 외환위기 이

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무역의존도 증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부당노동행위 증가에 기

인”한다. 

- 2004년 462건을 정점으로 파업발생건수는 2008년 108건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09년

에 121건으로 조금 증가했다. 이러한 반등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림4> 파업발생건수와 노동손실일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 추이

○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는 495건으로 198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1998년 787건부터 2001년 1,502건에 이르기까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계속 증가했다. 2003~2008년에도 매년 900여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989년 706건에서 1997년 1,928건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98년 3,670건으로 한 해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소 3천

8백 건, 최대 5천 1백 건 사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6,292건, 2008년에는 

8,343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급증했다. 

○ 파업발생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같은 집단적 갈등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개별적 갈등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을 수렴하고 표출하지 못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한

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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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노동조합의 대응

○ 경제위기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은 1997년 외환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훨씬 컸다.

-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노동운동의 주력인 ‘제조업 생산직 정규직’이 주요 타격 대상이었

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못 한 ‘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 자

영업자’와 ‘제조업 생산직 비정규직’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 조직노동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타격 대상에서 얼마간 빗겨나 있다.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조직노동의 대응은 그 치열함이 떨어진다.

- 조직노동이 ‘일자리-복지’를 축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조직노동과 취약계층 간에 벌어진 간극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노동운

동에 되돌아올 것이다.

○ 노동조합의 대응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사회협약 정치

-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사회협약 정치가 활발했다. 이는 당시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컸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DJ정부의 집권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협약 정치를 통해 조직노동

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뿐 아니라, 주5일제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회협약 정치가 실종되었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노동의 

참여조차 배제하고 있다. 사회협약 정치의 실종은 노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고, 

MB정부 스스로 노동의 협력 없이는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⑵ 노조혁신

- 지난 10여 년 동안 노조혁신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

도 노조혁신에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한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한국의 노동운동이 그만큼 역동

적임을 말해준다.

- 산별노조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산별교섭이 진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MB정부에서 산

별교섭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교섭에 집착하기보다는 부문(업종)이나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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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등 교섭형태를 다양화하고, 교섭형태보다는 산별노조 본부와 지부(분회) 사이에 유기적 

연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

⑶ 조직 확대 

-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았다면 노조 조직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것이

다. 제도적 뒷받침이나 신규노조 결성운동 같은 큰 흐름을 타지 않는 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

화는 쉽지 않다. 

- 2011년 7월부터 사업장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이는 기

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특정 직종이나 고용형태, 그리고 삼성 등 미조직 거대기

업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청년 유니온’이 주목 받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청년

층 조직화에서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⑷ 사회연대전략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

다. 조직노동은 일자리와 복지를 축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취

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협약 정치가 실종된 현 시점에서는 사회연대전략을 그

만큼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⑸ 국제연대 

- 각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